
 

1 

LEGAL UPDATE 

November 2, 2026 

2027 Governance Solutions Agenda 

- 2026년 주요 변화와 2027년 기업 대응 체크포인트 

2026년 국내 기업지배구조 제도는 주주권 보호와 이사회 책임 강화, 기업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장회사 독립이사 비율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 금지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이사회 구성과 주주총회 관련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중복상장 심사 강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등 자본정책과 주요 기업거래, 공시에 관한 규율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적인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고 그 

판단의 적정성을 설명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와 이행점검을 구체화하고,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관여활동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확대와 위탁운용사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7년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의무 등에 대응하는 한편, 자기주식·배당·조직재편 등 

주주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절차와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 주주 구성 및 사업전략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와 대응 과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지배구조 분야 대응의 중점은 일률적인 제도 도입이나 조직 

개편이 아니라, 각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투자자 환경에 맞추어 이사회 운영, 주요 

의사결정 절차 및 주주행동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일련의 상법·자본시장법 제도 개편은 인수합병, 계열회사 간 거래, 소수주주 축출 및 

중복상장 등 주요 기업거래의 구조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후 법무부는 조직개편 거래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중복상장 심사 강화와 합병 등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가액 

산정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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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확보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가치 평가를 둘러싼 이견과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거래의 기획 단계부터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하여 거래 구조, 일정과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주요 제도 변화와 기관투자자 동향, 그리고 주요 기업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027년 대응 전망과 체크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I. 2026년 주요 동향 Wrap-up 

1. 이사회 구성과 주주총회 환경의 변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2025년 상법 개정에 이어, 2026년에는 독립이사 

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선해임 시 합산 3%룰 강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 금지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1 2026년 3월부터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표결결과 당일공시 및 정기보고서 공시는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으며,2 이에 더하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3 

<표 1> 이사회 구성과 주주총회 환경의 변화 

구분 주요 내용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2026.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반대 비율 및 찬반 주식 수 등 

표결결과를 상세 공개 

독립이사 제도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을 이사 

총수의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확대. (비율 확대는 2027. 7. 23.까지 유예) 

집중투표 배제 금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를 배제 금지 

개정규정 시행(2026. 9. 10.)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합산 3%룰 강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규율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2027. 1. 1. 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1 자세한 내용은 2025.08.25.자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 「영문공시 대폭 확대, 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 (2026.01.28.) 

3 자세한 내용은 2026.09.14.자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190
https://www.fsc.go.kr/no010101/8615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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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정책 개선 

2026년 3월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가 시행되고, 6월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과 

이행현황의 공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2026년 8월에는 중복상장 심사규정이 정비되었으며,5 

합병 등 조직재편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이사회 검토·외부평가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2026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6  

이외에도 공개매수 시 이사회의 의견표명을 주주에게 공시하는 이른바 “K-베어허그” 법안도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으며,7 11월에는 첫 저PBR 기업 공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8 

<표 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정책 개선 

구분 주요 내용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 예외적 보유·처분은 

법정 요건과 주주총회 승인 필요. 기존 보유분에는 별도 경과조치 적용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모든 상장회사로 관련 공시 대상 확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및 이행현황의 

공시를 강화하고, 자기주식을 활용한 일부 금융기법 및 처분 방식 규율 정비 

중복상장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 

중복상장 심사에서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영향 평가, 주주보호 방안,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 및 공시 등을 강화.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 

합병 등 거래의 가액 

산정 및 공시 강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합병 등 조직재편 거래에서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 결과의 공시, 

계열회사 간 거래의 이해상충 관련 공시를 강화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장·업종별 PBR을 기준으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 등 공표 

3. 공시 확대와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확대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코스피 상장회사 전체로 확대되었고, 주주총회 

표결결과와 더불어 임원보수 및 영문공시 관련 제도도 정비되었습니다.9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7월 개정되어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10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의 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주행동을 대량보유보고제도상 

 

4 자세한 내용은 2026.06.25.자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5 자세한 내용은 2026.07.06.자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6 자세한 내용은 2026.08.24.자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7 오기형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3.) 

8 금융위원회,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 (2026.07.28.); 한국거래소,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 및 상장기업 설명회 개최」 (2026.9.11.) 

9 금융위원회, 「영문공시 대폭 확대, 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 (2026.01.28.) 

10 한국ESG기준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발표」(2026.07.27.)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12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39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96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068/detailRP
https://www.fsc.go.kr/edu/news/8753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
https://www.fsc.go.kr/no010101/8615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cgs.or.kr/news/press_view.jsp?pp=6&skey=&svalue=&pg=1&no=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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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목적에서 배제하는 법령해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11 국민연금 또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와 위탁운용사 수탁자 책임활동 점검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12 

<표 3> 공시 확대와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확대 

구분 주요 내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확대 

2026년 의무공시 대상을 코스피 상장회사 전체로 확대. 향후 코스닥 상장회사에 

대한 2027년 자율공시 및 2028년 의무화 추진 협의 중으로 알려짐13 

영문공시 확대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의무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6.5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회사로 확대. 코스피 전체 

확대는 2027.3월 추진) 

임원보수 공시 강화 
RSU 등 주식기준보상 공시를 신설하고,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에 관한 정보 공개를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및 이행점검 

ESG·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적용 자산군 확대, 수탁자 책임 활동 및 협력적 

관여활동 범위 확대, 이행점검 기준 개정 및 2027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 5%룰 

관련 법령해석 

주주총회 안건의 조기 공시·설명 요청, 자기주식 소각 요구,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임원보수 관련 의견 전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위탁운용사 수탁자 책임활동 점검,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대상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 명시  

4. 충실의무 가이드라인과 주요 기업거래 규율의 변화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된 이후, 법무부는 2026. 2. 25.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14  가이드라인은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이사·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서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정성 강화 조치로 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설치, ②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구속력 있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최근 상장회사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거래의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라 가이드라인상 

조치의 이행 내용이 보완 기재되는 등 실무상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상장 심사 강화와 합병가액 등의 공정가액 산정 도입까지 더해지면서, 인수합병, 

 

11 금융위원회,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3.6.) 

1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확대 등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추진」(2026.2.10.) 

13 자본시장뉴스, 「코스닥도 지배구조보고서 쓴다, '우량기업 공시 부담 덜어'」(2026.07.03.) 

14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2026.2.25.) 

https://www.fsc.go.kr/po010106/86409?utm_source=chatgpt.c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059&tag=&nPage=2
https://www.jab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1
https://www.moj.go.kr/bbs/moj/161/603764/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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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거래, 자회사 상장 등 주요 기업거래의 구조와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II. 2027년 주요 전망 및 대응 

1. 2027년 정기주주총회의 준비 

1) 이사회 구조 변경과 전자주주총회 준비 

2027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게는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합산 3%룰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가 함께 적용되는 첫 주주총회가 됩니다. 이 외에도 독립이사 비율을 1/3로 

확대하지 않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2027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독립이사 비율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운영규정, 전자주주총회 

운영지침을 정비하고 본인확인, 의결권 행사, 질의응답, 시스템 장애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운영상 하자가 결의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 준비의 필요성 

의안별 찬반 비율과 찬반 주식 수가 공개되면서, 주주총회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넘어 이사회의 판단을 주주에게 설명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상충되는 

성격의 안건이 상정될 경우, 주주총회 안건 부결의 위험과 더불어 표결 결과 

공개로 인한 향후 주주행동 전략 타겟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인 주요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의 2027년 주주총회 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과의 직접적 상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안건이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넘어 "왜 해당 결정이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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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치를 고려한 자본정책 및 거래와 절차적 공정성 확보 

1) 자기주식 처리계획 및 자본정책의 정비 

기존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해야 하며, 신규 자기주식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은 취득 시기와 

유형별 소각기한 및 경과조치를 확인하고, 예외적 보유·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정 

요건과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총주주수익율 공시와 저PBR 공표 등의 제도는 주주환원을 요구하지만, 회사는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준의 주주환원이 

법령 및 의결권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의 가이드라인 상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는 회사의 재무상황과 투자계획,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배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조직재편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합병·분할합병 등 조직재편이나 자회사 상장을 계획한다면, 거래 초기 단계부터 

일반주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공정가액 산정, 외부평가, 

이사회 의견서 및 공시 요건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 12. 9. 이후 

추진하는 거래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거래심사 및 

공시 체크리스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열회사 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완전자회사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거래에서는 특별위원회 검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활용,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늘어나면서 거래의 구조와 일정이 이전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로 증권신고서 수리가 지연되거나, 기업가치 평가에 관한 이견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일정을 수립할 때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사회 검토 과정과 판단 근거를 

기록·관리하며, 대외 공시자료와 내부 검토자료 사이의 설명이 일관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개매수 시 이사회의 의견표명을 주주에게 공시하는 이른바 “K-베어허그” 법안도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으므로, 법 개정 현황을 유의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수제안을 받았을 때의 이사회 검토 절차, 자문사 선임, 공시 

대응을 담은 내부 프로토콜을 미리 마련해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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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 확대 및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의 확산 전망과 대응방안 

1)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을 통한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강화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이행점검 대상을 

2027년부터 점차적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해 자금 배정·회수와 연계하는 방향을 의결하였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군이 대체투자로 

확대되면서 PEF를 포함한 위탁운용사가 주주행동의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환경이 

되면, 국민연금의 직접 관여와 함께 위탁운용사를 통한 기업에 대한 질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낮아진 관여 비용을 통한 협력적 관여 가능성 

향후 주주 간 연대를 통한 이른바 “협력적 관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가이드라인에 협력적 관여활동의 사례 등 세부적 의견을 담을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적 주주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견교환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위임을 공동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거나, 의결권 공동행사를 

공동보유자 개념에서 제외하는 등의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15  향후 해당 가이드라인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복수 

기관투자자의 공동 관여가 쉬워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시를 통한 주주와의 대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영문공시, 표결결과, 임원보수 공시가 확대되면서 기관투자자는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기업을 비교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시는 일회성 

의무 이행을 넘어 투자자와 대화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투자자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선택적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투자자에게도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공시를 통한 대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와의 대화는 제반 공시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공정공시 

및 수시공시의 공시관리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임원보수 공시 및 자본거래에 관한 공시 등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의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의 실제와 일치 여부는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 2026.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0.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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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간 주주행동 대응체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반대했던 안건을 계기로 연간 주주행동의 

타겟을 설정하고, 주주관여를 시작하여 연중 지속하게 됩니다. 특히 주주총회에 

연속적으로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통한 예방과 이슈 발생 시 개선계획 마일스톤 공유,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 회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주주행동 대응을 위해서는 IR, 법무, 재무·전략, 이사회 사무국이 참여하는 

대응 창구와 답변 원칙을 마련하고, 주주 요청의 유형별로 기록·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및 법적 검토 절차 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II. 2027 기업 대응 체크포인트 

이하는 앞에서 살펴본 사항을 중심으로, 2027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요 준비 및 실행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기한은 관련 제도 시행일과 

주주총회·공시 일정을 고려한 내부 준비·실행 권고 시점입니다. 실제 대응과제와 기한은 

회사의 자산규모, 결산기, 주주 구성, 정관 및 예정된 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법령과 경과조치, 정책 추진사항 및 자율적인 투자자 대응과제를 구분하여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26년 말: 전자주주총회 운영 준비와 자본거래 점검 절차 정비 

⚫ 2027년 초: 정기주주총회 안건 점검 및 의결권 시나리오 점검 

⚫ 정기주주총회 이후: 표결결과와 투자자 피드백 점검 및 지배구조보고서의 설명과 대조 

⚫ 하반기: 독립이사 구성요건과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과조치 재확인, 연중 투자자 

관여 대응 

⚫ 상시: 의무공개매수, K-베어허그, 권고적 주주제안 등 계류 법안과 공시제도 개편 

동향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표 4> 주요 준비과제 캘린더 

대응월 주요 준비·실행 과제 

2026.11 
ㆍ 저PBR 대상 여부 확인 및 해당 시 기업가치 개선 로드맵 수립 

ㆍ 합병 등 조직재편 거래에 관한 기존 심사·공시체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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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월 주요 준비·실행 과제 

2026.12 

ㆍ 전자주총 의무대상 확인 및 운영체계·시스템 구축 

ㆍ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 정책 발표 동향 점검 

ㆍ 자기주식 취득유형별 소각기한 및 예외요건 관리대장 구축 및 정비 

ㆍ 지배구조 사전점검 및 FY2026 공시자료 정리 

2027.01~02 

ㆍ 정기주주총회 및 전자주주총회 준비, 모의운영 

ㆍ 주주총회 안건 점검 및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등 의결권 분석 

ㆍ 주주제안 접수·처리 및 주주 소통 절차 점검 

ㆍ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업보고서 공시자료 점검 

2027.03 

ㆍ 2026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최종 검토·제출 

ㆍ 안건별 의결권 관리 및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운영) 

ㆍ 의안별 표결결과·주주 질의·주주제안에 관한 기록 및 공시 관리 

2027.04 

ㆍ 주주총회 반대·기권 표결과 투자자 피드백 분석 

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및 미준수 사유·개선현황 검증 

ㆍ 사업보고서와 지배구조보고서 간 기재사항의 일관성 점검 

ㆍ 배당·보수·자기주식·ESG 관련 대외 설명과 의사결정 기록의 정합성 점검 

2027.05 

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최종 검토·제출 

ㆍ 영문공시 의무 및 국영문 검토절차 확인 

ㆍ 5월 저PBR 공표 결과와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2027.06 

ㆍ 독립이사 비율 확대 유예기간 만료 대비 최소 구성비율 충족 여부, 임기만료·결원 및 

추가 선임 필요성 점검 

ㆍ 필요한 경우 주총 개최계획과 이사회·위원회 재구성 검토 

2027.07 

ㆍ 독립이사 구성요건 최종 확인 

ㆍ 상반기 이사회·투자자 관여활동 보고체계 점검 

ㆍ 자기주식 처리계획의 승인·공시 진행상황 재점검. 

2027.08~09 

ㆍ 2026년 3월 법 시행 전 보유한 자기주식 분류, 소각·예외적 보유·처분 관련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및 공시 필요성 확정 

ㆍ 조직재편 예정 거래의 주주영향·공정가액 자료 점검 

2027.10~12 

ㆍ 기관투자자·위탁운용사의 실제 관여 질의와 대응 결과 정리 

ㆍ 배당·보수·자기주식·ESG 관련 대외 설명과 의사결정 기록의 정합성 점검 

ㆍ 2027년 추진 성과 모니터링 및 2028년 계획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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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월 주요 준비·실행 과제 

상시 
ㆍ 의무공개매수, K-베어허그 법안, 권고적 주주제안 등 예정 법안의 입법 경과와 공시 

가이던스 등 공시제도 개편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 * *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배구조, 주주총회, 자본시장, 기관투자자 관여 등 관련 분야에서 

기업의 2027년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윤성조 이오령 배용만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T 02.3404.0196 T 02.3404.0688 T 02.3404.6577 

E sungjo.yun@bkl.co.kr E ohryung.lee@bkl.co.kr E yongman.bae@bkl.co.kr 

최철웅 김경수 박종승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T 02.3404.7352 T 02.3404.6954 T 02.3404.6962 

E cholung.choi@bkl.co.kr E gyeongsu.kim@bkl.co.kr E jongseung.park@bkl.co.kr 

장윤제   

전문위원   

T 02.3404.3277   

E younje.j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

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

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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